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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無法)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장관의 기본 요건인가

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사

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2.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작 2분 만에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

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

주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인 것이다. 

3.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이 진행됐다. 

야당이 박 후보자의 사시 준비생 폭행 의혹,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들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전부 거부했기 때문이다. 핵심 증인과 검증 자료들이 빠져 사실상 청문회도 

없이 임명된 셈이다. 

4. 박 후보자는 자신과 아내의 재산을 공직자 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실수”라는 해명만 반복

했다. 임야·아파트·콘도·건물 등 한두 건이 아닌데도 ‘실수’라는 것은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 조차도 박범계 장관 후

보자의 상습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 위반 과태료 

미납에 의한 자동차 압류도 어떻게 많은지 아예 법규를 무시하고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야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까지 된 상태이니,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

보자로서의 자격에는 한참 못미치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5. 특히 25일 청문회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문제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

의 불법성이 크기 때문에 그 출국금지 조치의 불법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절차적 

정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본정신과 헌법상 적

법절차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6. 조국, 추미애에 이어 내로남불과 무법(無法)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장관의 기본 요건이 됐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무리하게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여 법무부를 범법(犯法)부로 

전락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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